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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우경화 일본의 관계에 대하여

이주흠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 前 주미얀마 대사)

동북아는 가해⋅피해의 역사가 있어 정치는 대립하고 경제는 상생하는 정경분리 속에서 기존 질서를 바꾸려는 중

국과 그 유지를 원하는 미일이 갈등을 겪는 구조이다. 한중과 마찰을 빚는 일본의 우경화는 과거청산의 실패 등이 원인

이며, 대국위상을 찾는 데에 그 목표를 두어 대외자세가 공세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한국은 그런 일본의 현

실을 직시하며 창조외교를 펼쳐야 한다. 원칙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되 통일이라는 원대한 국가목표를 시야에 두

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연결하는 서구형의 선린관계를 만들기 위해 국익의 공통분모를 찾고 추구해야 할 것이다.

중국 실크로드(Silk Road) 구상의 전략적 의미

이선진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책임교수 / 前 주인도네시아 대사)

시진핑이 앞장서서 동아시아에서 미국, 일본과 쟁패를 겨루던 외교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방향을 바꾸어 중앙아시

아, 남아시아, 동남아와의 지역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넓히는(실크로드 구상) 한편, 지역 안보문제에 

관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였다. 향후 5∼10년 동안 추진하겠다는 시진핑의 “주변국 외교전략”과 同 전략의 

실천 방안인 실크로드 구상은 향후 한반도, 동아시아 및 중국⋅미국 관계에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실크로드의 구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시진핑이 제안에서부터 논의 과정까지 직

접 나섰고 향후 5∼10년 중국 외교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경쟁하던 기존의 틀을 벗어나 

외교의 외연을 넓히고, 국토의 균형 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 개발에 주력한다. 셋째, 행동지향적(action-oriented)이

다. 아세안에 대한 제안에서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실크로드 구상은 시진핑 외교의 3대 축, “경제, 안보 및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중 경제의 실천항목에 해당

되며, 세계 대국을 준비하는 시진핑 외교의 선두 주자로 손꼽을 수 있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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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논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의의와 실현방안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전쟁 이후 동북아에서의 ‘긴 평화(long peace)’는 각국의 일방적 조

치(군비증강)와 양자적 협력(군사동맹)을 통하여 달성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들은 이제 동북아에 평화와 안정을 제공하는 데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일례로 한미동맹은 북한의 재래식 공격을 억지하는 데

에는 효과적이었지만 핵공격이나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위협을 억지

하는 데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며 북한의 비핵화나 체제변화를 유도하는 

데에도 역부족이다. 

기존의 안보 패러다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다자안보협력’이 최

근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를 개최하여 

아시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을 제안하였으며, 한국도 ‘동북아 평화협력 포

럼’과 ‘서울안보대화’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다자안보협력에 의욕을 보

이고 있다. 

동북아에서 이루어지는 다자안보협력논의는 대개 CSCE/ OSCE로 대표

되는 유럽의 경험을 아시아에서 재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나 제주평화연구원이 추진해온 ‘제주프

로세스’도 동일하다. 

유럽의 다자안보협력은 정부공식(Track 1) 외교의 산물로서, 먼저 각국

의 대표들이 추상적인 원칙에 합의하고, 이후 그 원칙에 따라 협력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6자 회담의 결렬, 한일 정상회담과 중일 정상회담

의 지연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동북아에서는 Track 1 외교가 순조롭지 

않다. 또한 동북아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처럼 먼저 추상적 원칙에 합의

하고, 합의된 원칙에 따라 다자협력을 추진하는 방식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이다. 

동남아는 우리와 역사나 문화가 상대적으로 유사하며, 우리처럼 다자

주의의 전통도 빈곤하였지만 단시일 내 다자안보협력을 성공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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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민간전문가와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관료와 정치인들 간의 정책

대화를 Track 2 외교라고 하는데, 동남아에서는 다자안보협력에 있어서 

Track 2 외교가 Track 1 외교를 선도하고 보완하였다. 이 과정에서 ASEAN 

ISIS라고 하는 동남아 민간전문가 협의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동북아에서도 처음부터 정부대표들이 모여 다자안보협력을 논하는 것보다

는 동남아에서처럼 민간전문가들과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정부대표들이 

먼저 모여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다자안보협력을 논하는 것이 더 현실성

이 있고 좋은 전략일 수 있다. Track 1 다자안보협력의 시작이 현 정부의 

전략처럼 협력이 용이한 ‘연성 이슈’를 먼저 선택함으로써 가능할 수도 있

겠지만 동남아의 경험을 보면 Track 2 다자안보대화를 선행함으로써 촉진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ASEAN ISIS에 비견되는 동북아 고유의 민간전문가 협의체가 아직 

동북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공백은 기존의 존재하고 있는 민

간전문가 협의체를 활용하여 임시적으로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아

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의 동북아 지역 회원 위원회를 초청하여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구상을 만들어 공동으로 동북아 각국 정부에 제안을 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CSCAP도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ASEAN ISIS)를 

토대로 창설되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민간전문가에 의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상이 각국 정부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구상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의 “integrity”

와 “credibility”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표성, 정당성, 전문성을 갖

춘 민간전문가들이 참가하여야 하며, 정부는 정치적 개입이나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자안보협력은 점차 한계를 보이고 있는 기존의 안보전략과 제도를 보완

하고 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능성을 지닌다.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군비증강이나 양자동맹 등과 달리 다자안보

협력은 그 성공을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외교가 중요할 수 

있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실현을 위해서 민간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

고 연구자와 정책당국 간의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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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약력

❚한인택

現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同 대학원 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UC, Berkeley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UC, Davis, University of 

Washington,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하였으며,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하였음. 국제정치경제, 핵전략, 공공외교가 주요 관심 분야이며, 최근 연구로 “한국형 

공공외교 모델의 모색: 정책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과학적 공공외교”와 “핵폐기 

사례연구: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의 함의와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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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우경화 일본의 관계에 대하여

이주흠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 前 주미얀마 대사)

1. 바람직한 대외정책의 정의에 관하여

○ 국민의 사고방식, 국내정치, 사회풍토 등이 영향을 미치는 대외정책은 

국제정세를 객관적, 균형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야 건전하다고 볼 수 

있음. 이것은 국력, 역학, 국제법의 제약을 받는 가운데 분명히 정의된 

합리적인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임.1)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은 대외정

책으로 얻으려는 이익을 국내 여론에 따라 정의하는 경향이 있으며, 문

제는 여론의 판단이 관념에 흘러 큰 맥락에서 정의된 수명이 긴 국익

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임. 외교에 능해 성공의 역사를 썼던 국가들의 

대외정책에 특징이 있다고 함. 국민적 총의를 이루어 설정한 목표에 유

연성과 일관성을 담아 길게 보며 포석하고 당장의 이익과 더 큰 잠재

이익을 모두 의식하는 것으로서 국제적 보편성을 갖는다고 함.2) 한국이 

우경화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도 이것이 출발점이라야 함

2. 한일관계를 위해 진단할 사항에 관하여

가. 동북아 정세

○ 역학적 관점에서 동북아는 패권적 대립의 현장이 되어가는 조짐이 있

음. 중국이 현상타파주의로 기울면서 지역의 안정에 기여해온 기존 질

서를 지키려는 미일 양국과 마찰을 빚기 때문임. 반면에 경제는 중국과 

미일의 교류가 서로에게 유익하여 정치는 경합하고 경제는 상생하는 

정경분리현상을 보이고 있음

[참고 1] 일본⋅중국의 갈등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3)

○ 2014년 7∼8월 일본인 1,000명, 중국인 1,6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에

서 양국 응답자의 9할이 상대 국가에 반감을 느낀다고 답한 가운데 일본인

들은 그 이유를 중국이 국제사회의 규칙과 관행을 지키지 않고, 그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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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인식의 갈등을 선동하고 언동이 자기중심적이며, 영유권을 부당하게 주

장하기 때문이라는 순서로 답하였음. 중국인들은 일본이 영유권을 부당하게 

주장하고, 역사인식이 틀렸으며, 정치가의 언동이 잘못되었고, 내셔널리즘

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순서로 열거함.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다수 의견도 일

본 측은 교섭과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중국 측은 중국의 컨트롤을 강화하

는 것이라고 응답함. 양국관계의 장래는 모두 더 나빠질 것이라고 했으나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은 모두 인정함

○ 영유권과 역사인식을 두고 다투는 동북아는 국제관계를 시기심의 체계

가 지배하여 재앙이 끊이지 않던 19∼20세기 전반의 유럽과 닮았음. 그 

이유는 강대국들 간의 역학을 축으로한 지정학적 구도에서 한 나라의 

합리적 선택은 다른 나라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각축양상에 

연유함.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헝가리는 모두 내셔

널리즘을 국민통합의 수단으로 이용하였으며, 대립하는 동맹구조는 불

신의 악순환을 낳았고, 모든 정부는 나름의 그럴듯한 논리로 상대 국가

들에 대한 국민의 적개심을 고취시켰음

○ 동북아는 가해 vs 피해의 역사 탓에 국민감정이 민감한 가운데 국내정

치가 이것을 자극하는 형국임. 내치의 연장인 외교는 여론이 전부인 국

내정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렇게 반영되는 여론은 눈에 보이는 것, 보

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형성되어 제1차 세계대전 전야의 유럽이 그랬

던 것처럼, 이성보다 감정의 지배를 받기 쉬운 애국심과 애국심들 간의 

충돌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음

나. 중국의 회귀(China is back!)와 미중관계 

○ 근세 이전의 동아시아는 중국이 패권적 지위를 누린 느슨한 제국으로

서의 역사가 길었음. 이에 따라 주변 국가들이 그 정변에 휘말려 변화

에 적응이 늦으면 화를 입는 가운데 13세기부터는 위치적으로 신흥 세

력의 배후에 해당되는 한반도의 타격은 컸음. 노쇠한 중국이 서양 세력

에 밀린 19세기 중엽 이후 열강은 패권적 위상을 다퉜음. 지중해로부터 

서남아에 걸친 러시아의 남진을 막던 영국이 극동에서도 러시아의 남

진을 저지하기 위해 거문도를 점령하였고 이후 중국이 일본에 패해 한

반도에 대한 기득권을 잃자, 다시 그 지배권을 둘러싸고 일본과 러시아

가 다투었고, 승자 일본이 동북아 석권을 노려 중국을 침략하자, 미국

의 제재가 개입되었고 일본은 질 싸움을 벌임. 중국은 1949년 공산정권

이 들어서며 자주독립을 찾았지만, 한국전쟁에 개입하여 미국의 봉쇄

로 고립되었다가 1972년 미중관계 해빙으로 국제사회에 복귀함. 그리

고 1978년 이래, 개혁개방으로 국력을 키웠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

동북아는

가해 vs 피해의

역사 탓에 국민감정이

민감한 가운데

국내정치가 이것을

자극하는 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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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주도권에 도전하여 미일은 서로 견제하고 있음

○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는 미중관계를 이렇게 말함. “어느 나

라든 중국의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 그 뜻에 어긋나면 ‘13억

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며 시장접근을 제한할 것임. 경제를 무기로 

영향력을 넓히려는 중국은 국내시장과 해외투자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

여 동남아, 일본, 한국을 그 경제의 틀로 끌어들이고, 지배적 위상을 세

워 이들 국가와 기업이 중국의 위상을 존중하지 않으면 퇴출을 위협받

게 됨. 그러나 중국이 경제발전을 이어가려면 미국이 필요하며 양국의 

갈등은 ‘중국이 계속 미국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범위 내’일 것임. 중

국에게는 기존 질서에 도전하고 실패한 독일과 일본, 미국과의 군비경

쟁으로 파산한 소련이 타산지석임. 한 가지 우려는 중국의 신세대가 벌

써 때가 된 것으로 착각하고 미국에 도전하는 경우임. 미중의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서로를 위한 길은 협력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존하면서 태

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을 꾀하기로 합의하는 것임. 미국도 중국의 부

상을 막을 수는 없어 현재 누리고 있는 위상을 중국과 나눠 가져야 함”4)

[참고 2] 역사에 비추어 본 동북아의 지정학에 관하여

○ “중⋅동유럽에는 민족정체성(Ethnicity) 분포와 정치의 구조가 일치하지 않

는 가운데 여러 민족이 섞여 살았으며 1940년대의 대량살육은 주로 이런 지

역에서 벌어졌음. 민족의 다양성, 구성 비율, 정치적 분화에서 이곳을 닮은 

곳이 만주와 한반도임. 1904∼1905년 러일전쟁으로 불안정을 경험하고, 엘

베 강과 드니예프르 강 사이의 중⋅동유럽에 견줄만한 새로운 분쟁 지역이 

아무르 강과 압록강 사이에 출현했음. 사상 최악의 폭력시대인 ‘50년 전쟁

(1904∼1953년)’의 시작은 일본이 처음으로 유럽(러시아)의 동양지배에 타격

을 가한 해였고, 그 끝은 한국전쟁이 종식되면서 한반도가 분단된 해였음”5)

[참고 3]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대한 중국의 갈망에 관하여

○ “수 세기 동안 동아시아의 중심이었으나 반식민지로 전락하고 일본에 주역

자리를 내줬다가 되찾으려는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치욕스러웠던 

역사의 연장으로 봄. 그렇다고 세계지배를 꿈꾸는 것은 아님. 자원과 시장

에 대한 것을 빼면 관심은 아시아를 벗어나지 않고 모든 아시아 국가의 최

대 교역상대라는 입장을 살려 미국은 중남미에 적용했던 먼로주의를 중국

이 동아시아에 적용하는 우월적 지위를 원함. 2013년 방미한 시진핑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태평양은 두개의 대국을 수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한 

것도 그런 취지임. 거의 모든 국가가 미국주도 질서의 유지를 바라는 가운

데 중국은 자기 위상이 부인되면 거부하고 그 속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다

고 보면 참여할 것임. 미국은 중국의 야심을 수용하여 대만, 한반도 문제도 

중국이 경제발전을

이어가려면 미국이

필요하며, 미국도

현재 누리고 있는

위상을 중국과

나눠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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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여 개선된 지역 체제에 끌어들여야 함”6)

다. 일본의 정세와 중국, 미국과의 관계

○ 2012년 말 등장한 아베 신조 내각의 정책은 그에 앞선 정권들의 정책

과 구별됨. 불황을 벗어나기 위해 아베노믹스를 과감히 추진하고 아직 

한국, 중국과 정상회담을 못 열 정도로 외교에 타격을 주는 우경화도 

이어감. 반면, 미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임. 민주당 내각 당시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초래된 갈등을 해소하고 미국이 원하는 대

로 범태평양자유무역협정(TPP)교섭에 참가함. 그는 짧게는 다음 총선 

기한인 2016년, 길게는 다음 자민당 총재 임기 기한인 2018년까지 집

권이 가능함. 경제가 다소나마 생기를 되찾고 실업이 줄어 지지율이 나

쁘지 않은 가운데 야당이 약체이기 때문임. 그의 약점이 될 수 있는 한

중과의 관계도 여론이 양국을 더 탓해 큰 부담은 아님

○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첨예한 배경에는 내정상의 이유로 

양국이 타협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음. 일본의 역사인식이 부른 중국의 

반감, 그것을 과도한 것으로 보는 일본의 반감, 일본의 식민지였으나 

친일적인 대만을 둘러싼 대립의식, 중국경제는 성장하고 일본경제는 

침체하여 불거진 경쟁의식, 역사적 유산 측면에서 섬나라 일본이 갖는 

취약한 의식과 중국의 피해의식 등이 얽혀 국민정서와 지지기반(중국

군부와 일본우파)이 강경한 현실임

[참고 4]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에 관하여

○ “2009년 일본이 센카쿠(댜오위다오) 5개 도서 가운데 민간소유 3개를 국유

화하여 분쟁이 고조된 가운데 2013년 중국이 선포한 ADIZ가 분쟁 지역 상

공을 포함하고, 일본 ADIZ와 겹치면서 상시적인 전쟁유발요인(Casus Belli)

이 발생했음. 중국이 선포한 것 자체는 무방하나, 일방적 방식과 공세적 내

용이 문제임. 다른 나라들은 사전통보의무를 면제하는 단순 통과 민간 항공

기까지 사전통보의무 대상에 포함시켰음. 중국 외교당국의 신중론을 군부의 

강경론이 압도한 것이 그렇게 된 배경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의 이어도 

상공 ADIZ와 중복되어 밀월관계라는 인상이던 한중관계가 영향을 받고 중

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는 국가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

도 중국을 경계하게 됨”7)

○ 일본을 아시아 중시 정책의 발판으로 여기는 미국은 아베 내각이 집단

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하고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에 적극적인 것에 

대해 안보부담을 공유하려는 노력으로 보고 환영함. 엔저가 기조인 아

미국은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하고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에 적극적인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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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노믹스를 문제 삼지 않는 태도도 그런 일본을 평가하는 분위기를 반

영함. 일본도 중국과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만일의 사태를 생각하

여 미일동맹을 중시하며, 한일관계의 경색을 풀기 위한 미국의 도움도 

기대함. 동시에 미국은 일본의 우경화가 지역에 긴장을 낳는 현실과 관

련하여 수면 위아래에서 자제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미국조야

의 일각은 아베 총리가 대표하는 일본의 우파 세력이 추구하는 노선의 

착지점이 “보다 자주적인 일본”일 수 있으며, 이는 미일 사이의 역학 

관계에도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관측함8)

라. 전후 일본이 안고 온 문제들의 진단

○ 첫째, 역사인식과 청산의 문제임. 점령초기의 미국은 일본을 “동양의 

스위스”로 만들기 위해 팽창정책에 책임있는 엘리트그룹을 공직에서 

추방하여 구체제와의 절연을 주장한 진보세력이 부상함. 그러나 냉전

이 시작되어 동북아에 두는 미국의 전략목표가 반공진영 강화로 바뀌

고, 그 보루로서 일본의 재건이 우선되어 구질서가 살아남고 역사청산

은 물 건너감.9) 구세력은 자기들의 과거를 부정할리 없었기 때문임. 이

에 따라 군위안부를 만든 반인도적 행위를 단죄할 근거가 국내법체계

에서 빠지고 원폭피해가 상징하는 희생은 강조되며 “피해자 일본”이 

부각되고, 영토문제가 내셔널리즘의 온상으로 자리 잡음. 즉, 역사인식

과 청산에서 드러나는 일본의 문제는 구조적인 것임

○ 둘째, 영유권과 내셔널리즘의 문제임. 영유권을 두고 무심할 나라는 없

겠지만, 오늘날 그것이 내셔널리즘의 온상이 된 선진국은 없고, 일본은 

예외적임. 냉전 당시 러시아와의 “북방영토(쿠릴열도)” 문제는 주를 이

루었고, 안보정책과 연계된 전략적 고려는 내셔널리즘의 축을 이뤘음. 

그때는 지나가듯 거론하는 수준이던 독도 문제가 불거진 것은 근년의 

일이며, 냉전이 끝나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이 퇴색하고 장기불황은 욕

구불만을 잉태하고 중국의 부상이 상대적 박탈감을 낳은 것이 얽히면

서, 내셔널리즘의 불씨가 키워지는 입장이 경화됨 

○ 셋째, “잃어버린 십년”의 경제 문제임. 엔고와 함께 1985년 시작된 경

제의 거품은 1989년 절정에 이르고 1990년에 꺼지며, 지난 20여 년간 

명목성장이 거의 없어 비정규직이 30%를 넘고 청년실업이 크게 늘어

남. 국채도 GDP의 2배를 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지위도 상실함. 세

계의 공업판도를 좌우하는 대기업군을 거느리고 첨단기술로 세계시장

을 석권하는 중견기업이 버티는 일본은 국민저축으로 견디는 사정이 

됨. 장기불황은 소비자보다 생산자, 내수보다 수출, 부의 순환보다 축

전전 구세력이

전후에도 집권하여

위안부를 만든

반인도적 행위를

단죄할 근거가

국내법체계에서

빠지고 영토문제가

내셔널리즘의

온상으로 자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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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우선하는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신호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얽혀 응급처방에 매달리고 구조개혁은 미뤄짐.10) 고이즈미 총리가 개혁

에 나섰으나 생각이 다른 후계자들이 구태의연하여 용두사미가 됨. 

2009년 복지를 내세워 집권한 민주당도 성장을 위한 개혁은 목표가 아

니었고, 단명내각을 이어간 끝에 무력하게 무너짐. 그렇게 초래된 여론

의 좌절감은 정치적 의도와 결부되어서 바깥세계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임

○ 넷째, 우경화 문제임. 일본 정계는 “과거반성”, “호헌”을 내세우는 진보

좌파가 공산당과 사민당을 합쳐 양원의석의 10%에 못 미치고 민주당

에서도 소수라서 우경화가 대세임. 우경화는 가해자로서의 역사를 잘

못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출발은 인색함. 제국주의는 후발주자로서 구

미를 따라 했을 뿐이고, 과오는 미국이라는 벅찬 상대와 맞섰던 무모

함, 패자로 전락할 운명의 파시스트 국가들과 제휴한 점이 오산이라고 

함.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 희석되는 가운데 새로

운 목표는 역사의 부채를 벗어던지고 국력에 걸맞은 대국위상을 회복

하는 것임. 우경화는 1990년대 중반부터 금기를 차례로 깨는 것으로 나

타남. 외침에 대비한다며 비상동원 체제를 갖추고 자위대를 해외에 내

보내며 개헌이 가능하게 국민투표법을 제정함. 아베 총리 재등장 후에

는 무기수출 금지를 완화하고, 2014∼2019년 국방예산을 이전 5년보다 

5% 늘리며 국가비밀보호법을 만들고, 2006년 이후 일본 총리로서 처음 

야스쿠니를 참배하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헌법해석을 

바꿨음.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군위안부에 관한 고노담화를 “검

증”한 것은 한국과 직접 관련된 조치임. 우경화 추진방식의 위험성을 

드러낸 것이 집단적 자위권 문제임. 지난 30년 동안 위헌이라고 했고, 

여론도 이것을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국무회의 결의로 

대신하며 전후의 “평화국가” 역사를 청산했기 때문임. 일본과 “밀접한 

관계”인 국가가 공격을 받아 위협에 일본이 미칠 것으로 보이면 행사

한다는 것인데 일본이 판단한 “밀접한 관계”에는 동맹국인 미국과 함

께 한국이 포함되고 있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음. 미일 양국은 1997

년 일본영토가 아닌 주변 지역에서 유사(有事)가 발생할 경우의 안보협

력을 정한 지침을 2014년 말까지 대상지역을 전 세계로 넓히는 내용으

로 바꿀 예정임. 이런 추세에 서방과 동남아 국가 대부분이 찬성이고 

반대나 유보는 중국과 남북한 정도임. 재정이 어려워 국방비를 줄여야

하는 미국이 일본의 자금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상 한국은 다른 선

택이 없고, 적응하는 문제만 남게 됨. 이런저런 조건을 붙였지만 유명

무실해질 것이고 다른 나라들처럼 제약 없이 행동할 터라서 일본은 더 

이상 어제의 일본일 수 없게 됨. 한국에게 북한은 생각하면 약이지만, 

우경화 추진방식의

위험성을 드러낸 것이

집단적 자위권

문제인데, 개헌 대신에

국무회의 결의로

전후의“평화국가”

역사를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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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과 중국의 갈등을 생각하면 독이기 때문에 양날의 칼임. 미국의 이

해관계가 한국과 다른 경우도 가능해서 선택이 어려울 수 있고, 대세가 

된 일본의 우경화를 한국인들이 직시하지 못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

음. 우경화가 계속되고 한국의 국민감정, 언론, 정치권의 강경기류로 외

교당국의 운신이 제약되면 작용⋅반작용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것임

마. 양국이 공유하는 한일관계 장애의 진단

○ 첫째, 시행착오의 문제임. 1965년 수교 이후의 한일관계는 한국에 새 

정부가 등장한 초기에는 잘나가는 듯이 보이다가 나중에 나빠지는 패

턴을 반복함. 한국이 지녔던 기대가 역사인식⋅청산 문제의 대두와 더

불어 실망으로 바뀐 것이 이유였음(출범초기부터 문제가 불거진 박근

혜 정부는 예외). 일본이 도의(道義)의 척도는 피하고 법리의 척도에 기

운 편협도 한국을 자극함. 단, 일본이 표리가 부동했다거나 역사인식이 

더 나빠졌다거나 정책과 태도가 변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일본은 그대로였는데 한국이 일본이 “새로운 차원”, “미래지

향”, “성숙한” 관계라는 언어에 담으려 했던 “이제 과거를 넘어서자”는 

메시지를 제대로 못 읽고 희망적 관측에 기울었음

○ 둘째, 첫째와 관련된 상호적 불신임. 한국은 일본이 드러내는 역사인식

과 청산의 한계 때문에, 일본은 한국이 과거에 매달리며 남 탓만 하고 

감정적이라고 불신함. 불신을 낳는 오해는 양국에 공통된 점으로 그 뿌

리는 상대를 잘 모르는 현실에 있음. 비슷한 듯이 보이지만 서로 다른 

문화이고 사고방식, 가치관의 차이가 엄연한데도 자기들 것을 상대에

게 기대하여 실망하고 불신함

○ 셋째, 정치논리의 속박임. 민감한 현안을 둘러싸고 양국의 여론이 상대

의 입장이나 태도에 반발하는 가운데 정치권이 여기에 맞추려 하고 이

것이 정부당국의 운신의 폭을 제약하면서 문제를 키우고 장기화시키는 

경향이 있음

○ 넷째, 제3국⋅다자 요소임. 북한의 위협에 맞서고 통일도 의식하는 한

국은 한반도와 연결되고 북한을 완충지대로 여기는 중국과의 우호가 

중요하여, 중국과 미일의 연결고리가 되어 지역의 공존공영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함. 반면 영유권 문제도 있어 중국을 잠재위협으로 보는 일

본은 한중관계에 민감함. 또한, 한일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여 국제공

조가 중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뤄지는 추세지만 일본이 원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는 한국이 일본의 과거청산이 미진하다고 반

한국은 일본이

“새로운 차원”,

“미래지향”,

“성숙한”관계라는

언어에 담으려 했던

“과거를 넘어서자”는

메시지를 못 읽고

희망적 관측에

기우는 착오를 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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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함. “평화국가”로서 국제사회를 위해 공헌해왔다고 자부하는 일본은 

러시아, 중국의 체제 문제를 들어 납득하지 않음

3. 한국과 우경화 일본의 관계에 대하여

가. 전제로서의 국제관계 이해

○ 첫째, 분쟁 역사에 대한 당사국들의 인식이 일치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함. 제국주의의 가해자⋅피해자, 시오니즘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카슈미르와 인도⋅파키스탄, 냉전과 미국⋅소련, 베트남전

쟁과 미국⋅베트남 간 인식의 괴리가 그 경우임

○ 둘째, 역학관계가 지정학의 바탕을 이루는 가운데 상대적 약자는 제한

된 선택 중에서 생존과 번영의 지혜를 찾아야 하는 현실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함. 강대국 틈에서 여러 번 명멸한 폴란드, 패권다툼에 치어 주

권이 거듭 유린된 벨기에와 네덜란드, 시행착오 끝에 인접한 강대국의 

안보수요를 받아들여 생존권을 지킨 핀란드가 그 사례임. 대륙과 해양

을 잇는 한반도 역사도 시행착오의 연속이라서 대륙의 판세를 잘못 읽

거나 명분에 매달려 비싼 대가를 치렀고, 대륙과 해양 세력 사이에서 

시련을 겪었음. 현실을 직시하며 득실을 따지고 다층구조에서 유⋅무

형으로 기능하는 역학을 깨닫고 택하는 것이 아닌, 아전인수로 계산하

고 분수를 돌보지 않는 선택은 실패를 낳는다는 교훈임

○ 셋째, 내셔널리즘이 관념과 정서로 형성되고 정치가 여기에 맞추어 절

제를 상실하면 위기가 증폭되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군국주의 

일본, 나치즘 독일, 아랍주의 이집트, 주체사상 북한의 자기파괴성 내

셔널리즘이 그 사례이고, 패전국 프랑스 입장에서 본 1870∼1871년 프

러시아와의 전쟁, 승패 구별 없이 모든 참전국이 엄청난 희생을 치른 

제1차 세계대전이 그 산물임

○ 넷째, 다원적 가치의 소중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역사는 자유, 개방, 

진취, 관용을 실천한 국가가 국제관계도 공존공영으로 이끈다고 증언

함. 민족, 문화, 종교, 가치의 차이를 우열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존

중하는 다원주의가 그 바탕임. 국제관계에서 “눈부신 성과”, “큰 이익”

이 위험한 것은 화근으로 남을 박탈감 때문이라서 이해관계의 접점을 

찾으려면 상대입장에서도 생각해야 함. 프랑스에 이기고 알자스–로렌

을 빼앗아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만든 프러시아의 과욕, 제1차 세계

대전 종식 후의 베르사유 평화회의에서 패자 독일에게 가혹하여 제2차 

일본은 앞으로도

한일관계를 중시하여

정상외교를 비롯한

각계각층 교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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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전을 부른 연합국의 과오는 타산지석임

나. 일본의 대한정책

○ 일본 정부가 천명하는 정책과 취하는 자세에 비춰보면 한일관계에 두

는 목표를 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으로 선린(善隣)관계를 쌓

고, ② 폭넓은 우호친선을 위해 인적, 물적 교류를 활발히 하며, ③ 미
국을 사이에 둔 안보협조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④ 세계와 

지역 과제의 해결을 위해 공조하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음. 일본은 앞

으로도 한일관계를 중시하여 정상외교를 비롯한 각계각층 교류의 발전

을 위해 노력할 것임. 그러나 이미 드러나고 있듯이 역사인식과 청산 

등에 관한 태도는 종래와 다를 수 있음. 그동안 이런 사안에 관해 일본

이 보인 모습은 본의였다기보다 필요에 따라 여러 요소를 고려하며 조

절한 결과였는데, 그 경향이 후퇴할 수 있음. 2012년 독도, 역사청산, 

일본의 국가적 상징과 국제위상에 관한 한국요로(要路)의 언동이 초래

한 여론조사결과는 그 추이를 보여줌(표: 2012년 11월 일본 정부 발표)

2011년 2012년 비고

한국에 친밀감을 느낀다 62.2% 39.2% 1999년 이래 최저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 35.3% 59% 〃
한일관계가 좋지 않다 78.8% 1975년 이래 최고

여론조사는 일본의 내각부가 1975년부터 매년 실시

다. 한국의 선택

1) 기본방향 

○ 한국의 과제는 우경화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임. 그동

안에는 민감한 현안을 둘러싼 한국의 강경기조에 정면대응을 자제하는 

경향이었던 일본이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이라서, 한국이 일본의 현실

을 직시하지 않고 희망적 관측이나 아전인수의 해석으로 기울면 오산

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음. 좋고 싫고를 떠나 한국이 당연히 여겨왔

던 일본이 아닌, 우경화 일본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대책 수립이 가능해

짐. 그 대책도 한국이 무엇을 취하고 버릴지를 선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에 적응하면서 한국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일관계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선택임. 원칙에는 단호하되 출구도 시야에 두며 

문제를 다룬다는 것으로써, 이를 위해 양국 외교당국은 긴밀한 연락 체

제를 운영하며 함께 상황을 관리하고,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국내여론

한국이 일본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희망적 관측이나 

아전인수의 해석으로 

기울면 오산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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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해도 얻어 갈등이 관리 불능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함

○ 양국이 긴 안목으로 더불어 지향할 한일관계의 목표는 서구형의 선린

임. 사안별로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르면 시비를 가리되 공유하는 더 큰 

이익이 손상되지 않게 냉정을 지키는 성숙한 관계임. 이를 위한 한국의 

과제는 정책의 일관성이 문제되는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고, 일본의 과

제는 보다 대국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임. 그렇게 해서 가치관의 공유라

는 연결고리를 기초로 국민적 동의에 바탕을 두며, 서로의 정체성을 존

중하고 전략적 이해관계의 합치에 근거하면서 지역과 세계의 공존공영

을 위한 질서를 함께 모색해야 함

2) 주요 현안

○ 한일관계의 마찰요인은 공유하는 역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차이

임. 약육강식의 전국(戰國)시대를 거친 일본은 상대적으로 힘의 논리에 

기울고, 외세에 시달린 한국은 피해의식이 강하다는 점이 대조적임. 한

국은 일본이 기억할 과거와 잊을 과거를 자의적으로 나눈다고 봄. 원폭 

피해는 전자, 가해 역사는 후자임. 교육현장에서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

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거론하면 반발하는 것도 불만임. 한국도 

일본의 한계를 알아야 한일관계 관리가 가능해짐. 전쟁 전의 체제가 그

대로 남고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인정과 단죄를 피해 “집합적 죄”로 책

임을 희석하고 원폭희생을 들어 피해자로 부각된 현실이 뜻하는 한계

임.11) 그간의 경위가 보여주듯 한일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려면 역사 

문제를 극복해야 함. 이를 위해 일본은 역사에 겸허해야 하고, 그런 태

도를 한일관계에 반영해야 하며, 한국은 공유하는 역사를 인식하는 문

제의 상대성에 대해 이해해야 함. 갈등이 관계전체로 비화하지 않게, 

균형과 냉정을 유지하기 위함임

○ 같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은 러시아, 폴란드, 체코로 넘어

간 영토가 침략의 역사와 상관없는 고유영토라고 주장할 근거가 충분

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음. 일본이 그와 다른 배경을 살펴야 독도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음. 냉전 당시 일본이 한국을 중시한 것은 일본 

안보를 위한 일선국가로서의 의미가 있었고, 냉전 후에는 보편적 가치

를 공유하는 한국과 가까워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임. 그래서 독도는 

“북방영토” 문제가 불거지면 덤으로 스쳐가는 정도였는데, “북방영토”

에 대한 열기가 시들고 독도가 이슈로 불거질 때마다 관심이 높아져 

NHK가 “다케시마”라던 호칭을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로 바꿀 정도에 

이름. 한국과 정면충돌할 의지는 아니지만, 영유권 주장의 실적은 계속 

쌓이고 독도를 한국영토로 전제하는 영토외적(어업, 해저자원 등) 권리

약육강식의

전국(戰國)시대를

거친 일본은

상대적으로 힘의

논리에 기울고,

외세에 시달린 

한국은 피해의식이 

강하다는 점이 대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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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인정하지 않을 것임. 독도를 두고 일본이 드러내는 문제는 편협

함. 일본영토가 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국제법상 일본 입장이 유리해

진다고 보는 행위를 멈추지 않으며, 아베 내각 출범 후 이것은 더욱 현

저해졌음. 일본이 현상변경을 꾀하지 못할 줄 알 터이지만, 한국의 대

응도 때때로 합리성을 넘어서는 아쉬움이 있음. 도발할 경우에는 단호

한 자세를 보이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한국입장을 분명히 알려야 하지

만, 전략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음. 문제가 비화되면 서로 물러서기 어

려운 만큼, 첫 행동부터 출구전략을 시야에 두고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외교당국 간에 긴밀한 소통채널이 가동되어야 함

○ 국민이 서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선린의 토양임. 한국인과 일본인은 서

로 그런 줄로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함. 장단점이 있는 그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고, 노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음. 오해와 편견

도 장애임. 그래서 정부 차원 못지않게 풀뿌리 차원의 교류가 중요함. 

장애를 극복하고 우호친선을 쌓으려면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산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양국

의 장래를 맡을 청소년의 교류와 교육현장에서 호의적 소개가 중요함. 

특히 국민정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여론형성계층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함. 상대의 어두운 모습이 아닌, 

밝은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그 연장선상에서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후 서로의 순수 및 대중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교류는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흐름이 끊이지 않게 해야 함

○ 양국이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도 공통의 경제 이익과 함께 전

략적 연결고리를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대국적으로 다뤄져야함. 이미 

한미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만큼 한일이 비슷한 틀을 갖추면, 한국

은 미국에 이어 양대 해양 세력 모두와 안정적인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결과가 됨. 날로 심화하는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을 상쇄하고 균형을 회

복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참고 5] 바람직한 한일경제관계를 생각하기 위한 지역경제통합 추세에 관하여

○ “일본은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로 동아시아에 제조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왔

음.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형성된 제조 네트워크는 일본이 부품과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근간을 이루고 있음. 각국의 부품과 소재의 수입에서 일본 제

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 53.8%, 중국 43.2%, 동남아 23.4∼70.5%, 대만 

50.5% 등이며 이에 힘입어 동아시아의 역내무역은 전체의 60%로서 EU의 

65%에 육박함. 일본은 그렇게 기업과 시장이 주도해 온 동아시아의 지역의 

경제통합을 계속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12) 

진취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이해를

함께하는 글로벌 

이슈에 관해

보조를 맞추고, 

지역협력의 발전을 

위해 제휴하며,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의 확산을 위해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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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진취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세계의 안보 

질서, 경제 질서, 글로벌 이슈에 관해 보조를 맞춰 협력하고 지역협력

의 발전을 위해 제휴하며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의 확산을 위해 협조해

야 함. 특히, 한국은 지역정세의 불안요인인 북한 문제 해결을 통일, 평

화질서 정착, 공동의 번영을 위한 지역 협력 체제의 구축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일본과 더불어 모색해야 함

[참고 6] 바람직한 지역협력을 위한“동북아 공동의 집”구상

○ “유럽통합에는 지방적 특성이 있어 인류를 위한 보편적 메시지는 아님. 동북

아처럼 이질적인 지역의 통합이라야 지구 차원의 의미를 가짐. 강대국의 

패권다툼이 지역 장래를 좌우하는 데 맞서 대항할 유일한 방안은 “동북아 

공동의 집”을 세우는 것이며, 긴장과 대결의 장인 한반도에 화해와 공생의 

블록을 만들면 “공동의 집” 형성을 주도할 수 있음. 북한체제가 바뀌지 않

는 한 수명 긴 평화공존은 불가능하여 다자협력의 틀이 필요하며 동북아 

각국에 거주하는 수백만 한인도 이를 위한 자산임

○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몽골, 대만, 오키나와, 사할린, 하와이를 

망라하는 손쉬운 환경보호에서 시작하여 경제협력을 거쳐 안보 분야로 발

전시켜야 하며 정지작업으로 먼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함.  ① 북한

은 일본, 한국, 몽골과 함께 핵무기 제조 포기를, 미국은 러시아, 중국과 함

께 핵무기의 불사용을 약속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② 일본과 북

한이 납치 문제 등을 해결하여 수교하고, ③ 남북한이 경협의 진전과 함께 

철도를 연결하며, ④ 휴전협정을 남북한, 미, 중의 4자 평화조약으로 대체

하고 일본, 러시아가 지지하며, ⑤ 군사경계선을 대신할 잠정 국경선을 남

북이 관리하면서 10년 정도에 걸쳐 국가연합으로 이행한 다음, 이것을 ⑥ 
정상회담 정례화를 포함한 “공동의 집”골조로 이어가야 함. 골조내용은 자

연재해발생 시의 긴급원조 체제, 해양, 대기오염, 산성비, 황사, 지구온난화, 

원전 등과 관련한 공동대책, 지역적 보편성을 갖는 문화권의 형성 등이며, 

공동의 경제발전을 위해 우선 북한재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자유무역지

대 구상의 일환으로 양자FTA체결을 추진하면서 먼저 한일이 FTA를 맺어 

돌파구를 마련하고, 최종목표로 정치안보 공동체를 추구해야 함”13)

4. 맺음말

○ 서독은 숙적 프랑스 등의 인접국 →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 → 공산

권 종주국 소련 → 형제국가 동독과 차례로 신뢰를 쌓아 베를린장벽 

붕괴라는 미증유의 사태에서 직⋅간접 당사국의 동의와 묵인으로 통일

을 이뤘음.14) 그런 정책의 창의성이 지금의 한국에 절실히 필요함. 특히 

동독과의 관계를 전략적 사고로 섬세히 관리하여 결정적 순간에 주민

서독은 주변국과

강대국의 신뢰를 쌓아

그들의 동의와 묵인으로

통일을 이뤘는데 

그런 정책의 창의성이 

한국에 절실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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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도자가 흡수통일을 받아들여 외세간섭의 여지를 없앤 지혜는 눈

여겨 볼 만함. 초강대국이 아닌 나라가 스스로 역사를 열어가기는 쉽지 

않지만 누구도 예측 못한 혼미에서 그것을 기회로 살리려면 미리 준비

해야 함. 분명히 지금의 한일관계는 어려우나 그것이 위기라면 기회로 

바꾸는 것은 가능함. 그렇지 않으면 양국 모두 얻는 것 없이 잃기 때문

임. 상대의 입장에서도 생각하여 국익의 공통분모를 찾으면 공존공영

의 길이 열릴 것임. 역사는 그 중대한 고비에서 스스로 길을 열어가는 

나라만 인정15)하는 만큼, 통일이 원대한 국가목표인 한국은 앞장서 그 

길로 이끌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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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실크로드(Silk Road) 구상의 전략적 의미

이선진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책임교수 / 前 주인도네시아 대사)

1. 들어가는 말

○ 필자는 지난 7월 미얀마/중국 국경 지역을 여행하였다. 2010년 7월과 

2012년 1월에 이어 세 번째 방문한 이 지역은 중국–미얀마–인도(방글

라데시) 경제회랑 건설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이 경제회랑 건설은 실

크로드 구상의 한 갈래이자, 인도양 진출 전략의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 

○ 2년여 만에 다시 찾은 중국의 국경 도시 “루이리(瑞麗)”의 변화에 놀랐

다. 대대적인 도시 개발은 물론, 고속도로,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

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이곳을 지나는 미얀마 경유 파이프라인 건설은 

작년 완공되었다. 실크로드 구상이 외교적 수사(修辭)가 아닌 국가전략

임을 실감하였다. 

○ 시진핑이 앞장서서 동아시아에서 미국, 일본과 쟁패를 겨루던 외교전

략을 수정하고 있다. 방향을 바꾸어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와의 

지역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넓히는(실크로드 구상) 한

편, 지역 안보문제에 관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였다. 

○ 향후 5∼10년 동안 추진하겠다는 시진핑의 “주변국 외교전략”과, 동 전

략의 실천 방안인 실크로드 구상은 향후 한반도, 동아시아 및 중국⋅미

국 관계에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 이 글에서 실크로드 구상의 내용, 배경과 이제까지 밝힌 구체적 제안 

등을 살피고, 필자의 평가와 한국 외교의 단기적 과제를 제기하겠다. 

2. 시진핑의 실크로드 구상

가.“Belt & Road”와 소지역 경제회랑 제안

○ “실크로드 경제벨트(經濟帶, Economic Belt)” 제안(이하 B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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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은 2013년 9월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Nazarbayev) 대학 연설

에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경제를 연결하여 경제협력을 강화하자고 제

안하였다.1)

○ “해양 실크로드(Maritime Silk Road)” 제안(이하 Road)

– 시진핑은 2013년 10월 3일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21세기 해양 실크로

드” 건설을 제안하였다.2) 중국 언론에 의하면,3) 동남아, 남아시아, 중동을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건설

– 언론들은 주로 상기 “Belt & Road(중문, 一帶一路)”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중국 지도부는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eco- 

nomic corridor)과,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건설사업도 실크로드 

구상4)에 포함시키고 있다.5)

나. 구체 협력 분야

○ 시진핑 자신이 상기 연설에서 5가지 협력 분야를 제시하였고, 올해 3월 

인민일보6)도 동 구상이 추진할 5개 연결(link) 분야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 정책대화(policy link): 당사국들이 경제개발에 관한 전략과 정책을 협

의하여 정책의 조화와 협력 및 지역통합의 방안을 개발하고 강화함

– 수송망 연결(transport link)

– 무역 촉진(trade link): 무역 및 투자의 촉진 방안을 강구하여 장애요소

를 제거하고 지역협력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화폐/금융협력(monetary link): 무역청산 및 통화스와프에서 자국 화폐 

사용 비율을 높이고, 양자/다자 간 금융협력, 지역 금융기구 설립, 국

제금융위기 대응 체재를 마련함

– 인적 교류 강화(people-to-people link) 

3. 실크로드 구상의 목표와 배경

○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 왜 실크로드 구상인가. 실크로드 구상이 제안된 

직후 2013년 10월 24일∼25일 중국 “주변국 외교전략”에 관한 좌담회

가 개최되었다. 시진핑은 기조연설에서 주변국 외교전략에 있어서 실

크로드 구상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 이 자리에 시진핑, 리커창을 비롯한 당 중앙 상무위원 및 정치국원 전

시진핑의“주변국

외교전략”과

그 실천 방안인

실크로드 구상은

향후 한반도,

동아시아, 중미관계에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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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1949년 중국 설립 후 처음), 기업인 등 민간 경제주체, 지방 정부 인

사들이 참석하였으며, 주변국 외교의 목표, 기본방침, 주요 문제에 대

한 정책방향 등이 결정되었다.7)

가. 주변국 외교 좌담회

○ 시진핑은 연설에서 주변국 외교가 “중국의 꿈,” 대국(大國)의 재현(再

現)에 부합하며 중국 외교의 핵심 골격이라고 하면서 3가지 추진 방향

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둘째, 지역안보협력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셋째, 인적⋅사회적⋅문화 협력과 통합

이다.8)

○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크로드 전략을 언급 

– 실크로드 經濟帶 및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건설을 실현해야 함

– 구체적으로, 인프라 연결(interconnection and intercommunication), FTA 

이행, 무역의 확대, 투자협력 분야의 확대 및 지역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의 설립과 지역금융안전망의 개선 등

○ 지역안보협력과 관련 

– “총체적, 공통적이며 협력적인 안보구상”을 제안하며, 중국은 “지역/

소지역 안보 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함. We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regional and sub-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 장기적인 지역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공공외교, 대중외교(folk diplomacy), 

문화적 협력과 통합이 필요함

나. 중국 언론 및 학자들의 해설/논평

○ 상기 좌담회 이후, 주변국 외교전략과 실크로드 구상의 배경과 함의에 

관하여 많은 중국 언론 및 학자들의 해석이 있었다. 이 중, 몇 가지만 

소개한다.

1) 옌쉐퉁(閻學通, Yan Xuetong) 교수의 2014.2.27 인터뷰9)

○ 실크로드 구상을 제안한 배경

– 중국은 이제까지 주변국 외교에 비하여 대미국 관계에 더 큰 비중을 두

어왔으나 앞으로 대미관계보다 주변국 외교에 더 큰 비중을 두기로 함

주변국 외교는 

“중국의 꿈”

대국(大國)의

재현(再現)에

부합하며 중국 외교의

핵심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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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국들과 경제협력 수준을 넘어 통합(중문, 一体化)을 추구할 것임 

– 중국–아세안 관계에서 자유무역지대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통합(一体
化)을 향해 나가야 함

○ Belt 구상에 러시아 참여 유도

– 당초 러시아를 우회하여 철도, 가스/석유 파이프라인공사를 건설할 계획. 

그러나 러시아를 통과하여 건설하기로 수정하여 러시아의 참여를 유도

○ 중국–아세안 관계와 상해협력기구(SCO)에 대한 평가

– 중⋅아세안 관계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례. 반면, SCO와는 경제협력 

수준이 높지 않지만 전략, 군사, 정치 협력 수준은 매우 높음

2) 세계지식(世界知識)10) “해상 실크로드 건설” 설력(薛力)(2014.5.16. 

제1629호)

○ 중국의 대국 관계가 한계에 직면, 중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 필요. 

– 향후 5∼10년간 대미국 정치, 외교, 안보 협력의 여지가 많지 않음

– 향후 10년간 대일본 경제협력은 지속되나 정치, 안보 관계의 취약점은 

계속될 전망

– 대러시아 정치, 안보 협력은 최고조에 달하였으나 추가적 협력 여지가 

많지 않고, 경제협력의 여지는 많으나 러시아 경제 규모의 한계

○ 과거 어느 때보다 주변국 외교에 많은 중점을 둘 방침(周邊是首要).

○ 주변국 외교의 3단계 발전 중, 중국은 현재 제1단계에서 제2단계로 이

동 중

– 제1단계 주변안정(穩定周邊); 제2단계 주변경영(經略周邊); 제3단계; 자

기 영역을 만드는(塑造周邊) 단계 

– 향후 중국 주변국 정책 방향은 통일전선 확대, 주변에 영향권 조성 및 

지축(支軸) 국가 육성, 개별 국가의 고립화11) 등으로 예상

○ 주변국 외교의 실천 방안으로 향후 10년간 “Belt & Road” 구상을 활용12)

3) 인민일보 영문인터넷, “The Silk Road— from the Past to the Future” 

(2014.3.11)

○ 실크로드 제안의 배경

– 아시아의 지역통합13)은 시대적 요구

– 중국 동부, 중부, 서부의 발전 격차 확대 해소 필요 

– 유라시아 대륙에도 큰 시장이 존재함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지역안보협력,

인적⋅사회적⋅문화

협력과 통합이

3대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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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 지역을 개방하여 주변국과 경제회랑을 건설. 한편, 연안 지역은 

개방을 계속하여 해양협력을 확대

○ 중앙아, 러시아, 남아시아, 동남아가 실크로드 구상의 우선대상 지역임

4) 국무원발전연구중심국 자오진핑(赵晋平) 부장(2014년 7월 한⋅중 

경제포럼 발표)

○ 실크로드 구상은 중국의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 미국 주도의 태평양

(TPP)과 대서양(TTIP)에 대응, 그리고 잠재력이 높은 주변 신흥시장과

의 연계 목적임

5) 북경대학교 왕지스(王缉思, Wang Jisi) 교수 논문14)

○ 왕지스 교수가 2012년 중국 정부에게 “서진(西進) 정책 Marching Westwards”, 

“신 실크로드”를 건설하자고 건의한 내용이 이번 구상에 많이 반영됨

○ 왕지스 교수는 중국이 동아시아에만 집착하지 말고 서아시아로 향하는 

서진 정책을 취하여 남아시아, 중앙아, 중동으로 향하는 실크로드 건설

을 제안

– 동아시아 지역과 달리,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 일본과 협력의 여지

가 많이 있음(예로, 아프가니스탄 문제, 에너지 협력, 테러 협력 등)

– 서진 정책은 중국의 경제 성장, 소수민족 문제 해소에도 필요함

4. 실크로드 구상의 구체적 실천방안 

○ 시진핑은 작년 해양 실크로드 구상을 제안하는 자리에서 중⋅아세안 관

계를 “공동운명체(community of common destiny for peace and prosperity)”

로 규정하였다.15) 그 후 여러 계기에 제안한 대아세안 협력 방안도 매우 

구체적이다. 

가. 대아세안 협력 사업

○ 중국 지도부가 아세안과의 협력 방안을 직접 제안하였고,16) 왕이 외교

부장도 올해 8월 12개 항목의 사업을 제시17)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 중/아세안 정상회의의 정례화(보아오 포럼, 또는 중⋅아세안 포럼 계기)

– 2015년 최초의 중/아세안 국방장관회의 중국 개최

– 중/아세안 우의⋅친선⋅협력 협정의 조기 체결

– 중/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 2016∼2020 행동 계획 작성

시진핑은

중⋅아세안 관계를

“공동운명체”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對 아세안

협력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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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아세안 FTA의 업그레이드: 2020년까지 중국⋅아세안 무역을 1조 

달러로, 투자를 1,500억 달러로 확대

– 중/아세안 투자협력기금을 활용하고, 아시아 인프라 건설 은행(AIIB)

을 설립하여 철도, 도로, 해상, 항공, 통신 등 지역 연계를 강화

– 양자 통화스와프 체결, 자국화폐로 무역 청산, 중국 채권시장의 아세안 

참가 지원, 지역금융안전망 구축 등 금융 협력을 강화

– 해양 실크로드의 건설에 아세안의 참여 및 중/아세안 해양 협력을 강

화. ① 2015년을 “중/아세안 해양협력의 해”로 지정, ② 남중국해 연안 

국가 사이 대화⋅협력⋅공동 개발 논의 강화 및 올해 9월 남중국해 

COC 회의 개최 ③ 해양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 ④ 항만도시협력 네트

워크 구축, ⑤ 중국이 제공하는 중/아세안 해양협력기금(30억 RMB) 

활용 등

– 중⋅아세안 “동남아 비핵지대” 조약 체결

– 인적 교류의 활성화: 향후 3∼5년 사이 아세안 15,000명에 정부 장학

금 지원 등 

나. 시진핑의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순방 

○ 시진핑은 지난 9월 타지키스탄 개최 상해기구 정상회의(SCO) 참석 후 

몰디브, 스리랑카, 인도를 순방하면서 실크로드 건설에의 동참을 촉구

하였다. 이번 순방 중 주요 제안 및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앙아–중국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착공(총연장 1,000km, 우즈베키스

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통과. 2016년 완공)

– 타지키스탄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착공 

–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건설에 합의 

– 스리랑카, 아세안 인프라 투자은행(AIIB) 설립 및 해양 실크로드 참여 

약속

– 인도에 대하여 중국–미얀마–인도 경제회랑 건설, 인도 철도사업에 중

국 참여, 인도에 2개 중국 공단 건설, 평화적 핵 협력 등 12개 항목의 

합의 

5. 필자의 관찰, 평가 및 전망

○ 실크로드 구상이 앞으로 수정⋅발전되겠지만 중국 제안이 구체성을 띠

고 있음에 비추어 동 구상은 이미 실천 단계에 돌입하였다. 

실크로드 구상은

앞으로도 수정⋅발전

되겠지만, 중국 

제안이 구체성을 띠고

있음에 비추어 이미

실천 단계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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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크로드 구상의 특징

○ 실크로드 구상은 시진핑이 직접 제안하였고, 주변국 외교의 방향도 공

개 석상에서 직접 제시하였다. 이 구상은 또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

지고 있으며, 중국의 기존 외교 행태 및 전략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시진핑의 집권이 예상되는 2022년까지를 내다본 장기 전략으로 보임18)

○ 동아시아에 집중하던 외교 중심을 동남아, 중앙아, 남아시아로 우회(迂回)

☞ 첨부: Belt & Road지도(신화사)

○ 대결자세 지양(Non-confrontational)적 입장

– 동아시아에서 미국, 일본과 대립하던 모습과 달리, 중앙아시아에서는 

러시아, 인도와 경쟁보다 협력하려는 모습 

○ 행동지향적(Action-oriented) 구상

– 작년 Belt & Road 제안 이후 중국지도부와 외교부장은 매우 구체적 실

천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2) 실크로드 구상은 시진핑 세계전략(Global Strategy)의 핵심

○ 실크로드 구상은 중국 부상에 대한 미국, 일본, 인도 등의 견제와 압박

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1990년대 후반에

도 중국은 미국의 관심이 약한 동남아 지역에 경제를 앞세워 접근하여 

크게 성공하였다.19)

– 태평양에서 미국과 공존하는 “신형 대국 관계”의 실현이 당분간 어렵고, 

실크로드 구상은

시진핑 세계전략의

핵심으로,

대중 견제와 압박에

대한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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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전면적 패권경쟁에 돌입할 여건도 성숙되지 않

았음

– 이러한 상황하에서, 중국은 우선 아래와 같이 주변 지역 정략에 집중

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찾는 한편, 외교 영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임.

●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정치적 영

향력을 높인다(經略周邊). 

● 동남아를 자국 영향권하에 두려는 노력을 계속한다(塑造周邊). 동남아는 

주변국 외교의 최우선 고려 지역이며,20) 아세안은 관건적 위치를 

차지21)

● 중국은 아시아 지역 안보구조의 개편에 참여도를 높여나간다. 

– 그 결과에 따라 세계 대국을 겨냥한 외교전략을 본격 추진할 것임

3) 국제정세는 실크로드 구상에 유리한 국면

○ 현 국제정세는 지난 2∼3년 전과 달리 중국을 견제하려는 세력이 크게 

약화된 반면, 중국의 지역협력 제안에 오히려 호응하는 분위기이다.

– 크림 사태로 미국⋅러시아 대립 속에서 중국⋅러시아 협력 분위기 고조

– 미국은 크림 사태, ISIS 대응, 중동사태,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란 핵협

상 등 문제로 인하여 중국과 대립할 여력이 없고, 오히려 중국의 협력

이 필요한 시점

– 일본의 대중국 견제력의 한계: 아베노믹스(경제)의 전망 불투명, 일본

의 대중국 견제 노력에 대하여 아세안, 한국 등 주변국의 낮은 호응도

– 중국의 부상에 편승하려는 아세안 내 분위기: 2010∼2년 미국에 동조

하여 중국에 대응하던(gang-up) 분위기와 달리, 올해 중국 시추선의 남

중국해 진입에도 불구 아세안은 차분하게 대응

4) 장애 요인

○ 실크로드 구상 추진의 장애 요인도 존재하는 가운데 그중 다음 요인들

은 단시일 내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영유권 분쟁이 있는 한 중국의 공동 개발제안, 

다양한 해양 협력 방안에 대한 호응을 유도하기 쉽지 않고, 자칫하면 

중국 위협론마저 다시 부상할 가능성

– 인도, 러시아의 참여 유도: 중앙아시아(經濟帶), 동남아 및 남아시아에 

대한(해양 협력) 실크로드 추진에 있어서 대인도 및 러시아 관계를 경

쟁이 아닌, 참여자로 계속 확보하는 문제

– AIIB 설립, 대아세안 협력 기금, 해양 협력 기금, 인민폐의 국제화 및 

지역금융협력 등에 막대한 재정 부담과 금융 위기가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 강구

시진핑 주변국 외교는

경제와 안보 전략을

병행하며 행동을

앞세우고 있어서

동아시아 정세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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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 외교의 단기적 대응과제

○ 시진핑 주변국 외교는 경제와 안보 전략을 병행하고, 행동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정세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외교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국

내적으로 논쟁의 유발을 기대하면서 우선 단기적 과제만 정리하였다. 

1) 미국(일본)⋅중국 대립 속에서 한국의 결정을 어렵게 할 사안들

○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설립문제: 아세안 9개국(인도네시아만 

결정유예), 중앙아, 남아시아 국가들이 참여 의사 표명

○ 중국 자국 화폐 사용 및 통화스와프 네트워크 확대

○ 중⋅아세안 해양 협력 사업에의 참여 문제(중국이 30억 인민폐 제공, 

생태 조사, 환경, 긴급피난 사업 개발)

○ 중국이 남중국해에 항공식별구역(CADIZ)을 확대할 경우의 대응책

○ 장기적으로 시진핑의 “아시아에 의한 아시아 안보관,” 동남아를 자신

의 영향권 지역으로 삼으려는 중국 전략에 대한 대응

2) 동남아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책 

○ 중국과 일본이 정부 지원하에서 동남아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어서 정

부차원의 대응책 필요(예로, 아세안 해군력 증강과 인도네시아의 산업

화 계획 등)

3) 국제정치 무대에서 동북아의 상대적 퇴조

○ 동아시아의 경제 활력이 동남아/서남아로 이동 중임

○ 중국의 해양 실크로드 제안과 인도네시아, 미국, 호주, 인도 등이 Indo- 

Pacific 협력방안을 부각시키고 있어 국제적 관심도 남하(南下) 추세 

○ 이러한 환경에서 북한의 “벼랑 끝 전술,” 또는 한국 고립책에 대한 대

응책인 “동평구(東平構)” 전략의 수정 보완도 필요

동북아 지역 협력이

퇴조하고 

한국 경제가 

저성장하며

한반도 긴장 상황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한국 외교는

주변화할 가능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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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외교의 주변화 가능성

○ 동북아 지역 협력의 퇴조 추세하,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한반도 긴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주변화 

될 가능성

5) 한국 유라시아 전략과 중국의 실크로드(Belt) 조화문제

주석

 1) 시진핑, 카자흐스탄 방문 중 Nazarbayev 대학에서 2013.9.7 연설(중문 연설문 참조).

 2) 시진핑의 인도네시아 국회 연설문(영역).

 3) 시진핑의 몰디브, 인도 방문(2014.9), 왕이의 이집트 등 순방(2014.8).

 4) 시진핑은 금년 SCO정상회의 계기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 몽골 대통령과의 9⋅
11 회동에서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건설을 제안(신화 2014.9.12. 영문판). 

 5) 예로, 시진핑은 금년 9월 인도 방문에 앞서 인도 언론 기고문에서, 방글라데시– 

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 해양 실크로드, 실크로드 經濟帶 3가지를 거론하

면서 인도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6) 인민일보 영문 인터넷(2014.3.11), “The Silk Road — from Past to the Future.”

 7) 世界知識 “해상 실크로드 건설” 薛力(2014.5.16 제1629호).

 8) Chinese Central Government’s Official Web Portal, “Important Speech of Xi 

Jinping at Peripheral Diplomacy Work Conference(2013.10.30)” (2014.9.18 열람).

 9) 옌쇄통 교수의 기자회견, Sikl Road Economic Belt shows China’s New Strategic 

Direction: Promoting Integration with its Neighbors(2014.2.27 21st Century Business 

Herald 게재).

10) 중국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 발간하는 隔 주간지.

11) “개별 국가 고립”의 의미가 명확치 않으나 중국의 정책과 대립되는 국가는 고

립시킨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2) 주변국 외교, 실크로드 전략이 향후 5∼10년 중국 외교전략의 기본이라는 말은 

중국 언론 및 학자들 사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 중국 외교부 산하 중국국제문제 

연구원 원장 Qu Xing도 같은 내용의 발언(Beijing Review 2013.11 제45호).

13) 이 글에서 regional cooperation과 regional integration을 혼용하여 쓰고 있다.

14) Wang Jisi, “Marching Westwards”: The Rebalancing of China’s Geostrategy(북경

대학 International and strategic Studies Report 73호, 201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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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리커창, 2013.9.3 난닝 개최 ‘중⋅아세안 EXPO 겸 중⋅아세안 비즈니스 /투자 

포럼’에서 연설. 시진핑과 리커창은 작년 10월 동남아 순방 중에도 “중⋅아세안 

공동운명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6) 리커창이 작년 9월 난닝 중⋅아세안 포럼에서, 그해 10월 시진핑과 리커창이 

각각 동남아를 순방하면서 제안하였다.

17) 왕이 외교부장은 미얀마 개최 ARF 계기 아세안+중국 외교부장관 회의에서 12

개 항목의 대아세안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18) 시진핑도 주변국 외교를 향후 5∼10년 전략으로 규정하였다(주변국 외교 좌담

회 연설).

19) 1990년대 동남아 지역은 동북아와 달리 미국의 관심도가 매우 낮았으며,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세계적 대 테러 작전에 몰두하고 있는 시기임을 활용하여 동

남아 지역에 적극 접근하였다. 그 결과, 아세안 국가들에게 “중국 위협” 이미지

를 크게 낮추면서 경제교류를 통하여 “중국 기회” 이미지를 고양시킴. 

20) 리커창, 2013.9.3 난닝 개최 중⋅아세안 EXPO에서 연설, “China will unswervingly 

give priority to ASEAN in its neighborhood diplomacy.”

21) 세계지식(2014.5.16.): “해상 실크로드 건설이 남중국해 해결의 촉진제,” 아세안

이 주변국 외교의 최중점지역이다. 즉, 중국 新安全觀의 실험대상이며, 자유무

역지대의 대상 지역이다. 

 ❖저자 약력

❚이선진

現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에 재직 중. 前 한국 외교관(주인도네시아 대사 및 주상하이 

총영사, 본부 중국과장, 외교정책국장 및 실장, 미국⋅중국⋅일본 근무).

2008년 외교부 퇴직 후 중국⋅아세안(미얀마⋅라오스⋅베트남) 국경 등 광범위한 지

역에 대해 현지답사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중국의 부상과 동남아의 대응󰡕(2011), 

󰡔대사들, 아시아 전략을 말하다󰡕(2012⋅이상 편저)가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 협력 및 

동남아 관련 다수의 기고 및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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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a Rightward-leaning Japan

LEE Ju-heum (Visiting Professor, GSIAS, HUFS / Former ROK Ambassador to Myanmar)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are largely characterized by the separation of economy and 

politics: Countries are suffering from rising political tension over the interpretation of war atrocities in the 

region while yet seeking a win-win trade situation, combined with the conflict between China aspiring to 

change the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on the one hand and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anting to 

maintain it as it is on the other. Japan’s rightward shift has been a cause of conflicts between itself and 

Korea and China. It stems from the country’s failure to recognize its responsibility for its historical atrocities 

among other things. Also, the country is seeking to recover its former status as a great power, adopting 

aggressive approaches in its international policies. Korea needs to look squarely at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in Japan and wage creative diplomacy. While strict when it comes to the matter of principles, 

Korea needs to put the long-term goal of national unification within its sight. With universal values as the 

connecting link, the countries in the region must seek the common ground of their national interests and 

build up Western-type friendly relations among the regional powers.

The Strategic Significance of China s Silk Road Plan

LEE Sun Jin (Professor, SIEAS / Former ROK Ambassador to Indonesia)

Under the leadership of Xi Jinping, China is changing its diplomatic strategies, which traditionally have 

placed emphasis on rivalry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East Asia. President Xi has said that China 

will turn its attention toward Central Asia, South Asia and Southeast Asia to enhance the country’s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extend its influence in these regions (the Silk Road Plan) while voicing its 

opinions about various regional security issues. The General Secretary’s “Diplomatic Strategies for 

Neighboring Countries,” which he has said will be promoted over the next five to ten years along with his 

Silk Road Plan, a specific means of implementing his diplomatic strategies, imply structural changes for the 

Korean peninsula, East Asia, and Sino-American relations.

Specifically, the Silk Road Plan is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s:

First, Xi Jinping was heavily involved in the plan himself from the stage of proposition to discussion and 

laid it out as the direction of the country’s diplomacy for the next five to ten years. Second, apart from its 

traditional diplomatic framework centered on competition with the United States in East Asia, China is 

committed to expanding its diplomatic horizons while seek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of new engines for growth. Third, the plan is action-oriented, which is a most prominent 

feature of the country’s new approach to ASEAN.

The Silk Road Plan is equivalent to the country’s action plan in the economic field among Xi Jinping’s 

three diplomatic axes — Economy,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Diplomacy — and is expected to play the role 

of a trailblazer for Xi’s diplomatic initiatives for a country gearing up to emerge as a global superpo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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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과 우경화 일본의 관계에 대하여

 이주흠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 前 주미얀마 대사)

 중국 실크로드(Silk Road) 구상의 전략적 의미

 이선진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책임교수 / 前 주인도네시아 대사)

Northeast Asia’s Peaceful Cooperation:  

Challenges &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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